
아태연구 제15권 제1호
2008년  5월 30일 pp.41~55

유럽연합의 대북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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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유럽연합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동인을 확장이란 내부적 변화의 축에서 접근하는 것이 목 연

구의 목적이다. 이런 전체적 테마 속에 본 연구는 확장을 거듭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대북한 정

책을 시행함에 있어 그 동인이 무엇인지를 고찰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학제적 통념들을 바탕으

로 제시 된 설명 변수의 미흡함을 보완하고자 했다. 따라서 최근 확장의 하나의 특질로 사려되

는 소규모 국가의 증가가 실제 유럽연합의 공동외교안보정책 형성 과정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

는지를 고찰하기 위해 정체성이나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구성주의적 논의를 펼쳤다. 이런 접근을 

통해 기존의 정부간주의적 특질을 바탕으로 한 공동외교안보정책의 이해와 이에 근거한 대북한 

정책의 설명의 한계성을 보완하고자 한다.



Ⅰ. 서 론1)

2005년 이후 북한은 강경양면 정책을 취하였다. 우선 6자 회담을 통해 요구되었던 핵 불능화

정책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였다. 핵 프로그램 개발 포기의 대가로 경제 및 에너지 지원을 보장

받고자 했다. 그러나 북한의 야욕도 무시할 순 없다. 과거 몇 차례 시도된 미사일 시험발사나 핵

개발 프로그램 재개 등은 인접 국가들뿐만 아니라 세계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하였다. 이런 북한

에 양면적 태도에 대한 세계의 반응도 엇갈렸다. 제재를 통한 강경 노선과 함께 대화를 통한 설

득작업이 병행되었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한반도 정책은 다소 일관된 모습을 보였다. 인권, 경제

원조 등 하위정치 분야의 개입을 통한 연성안보 분야의 안정화를 모색하는 등 경성 안보 분야의

활동은 극히 제한되었다 (박채복, 2003).

유럽연합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더 이상 서유럽 지역에 국한된 지역적 행위자의 입장을 고수

할 수도 고수하여도 안 되는 외부적 내부적 압력을 받고 있다. 이런 정황 속에서, 유럽연합의 대

아시아 정책도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해 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의 대북

한 정책은 전술 했던 것처럼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그 주요 요인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

다. 우선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북한이 유럽연합의 직접적 위협으로 인식되진 않는다. 또한 한

반도 문제는 유럽연합 공동외교안보정책의 중요한 의제도 아니다

경제적 힘에 비해 정치 안보 분야에서 보여준 유럽연합의 한계적 위치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역안보나 국제사회의 안보 분야에 있어 유럽연합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보다는 미국과 같은

주변 강대국의 보조적 역할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한반도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게 나타난다.

사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들인 미국 및 기타 주변국들이 유럽연합을 적극적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연합의 제한적 역할은 당연한 결과이다 (Cameron 2007, 152).

유럽연합은 민족국가와 같은 단일 정치 체제로 완전히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연합의 내

부 통합 변화가 가지는 함의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공동의 외교 안보정책 이행에 있어 걸림돌

로 거론되고 있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확장의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황에서

유럽연합의 회원국 수는 최근 27개국으로 불어났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의 공동외교안보정책도

어떻게든 영향을 받았으며, 또한 공동외교안보정책의 한 일환인 유럽연합의 대북관계도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21세기 들어 발생한 두 번의 유럽연합 확장이 향후 북한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이라는 의견이 분분하다 (Schiavone 2005). 최근 확장을 결과로 초래된 전대미문의 회원국 수 증

가는 진정한 의미의 ‘공동’외교안보정책 수립에 무시할 수 없는 장애요인으로 대두되었다. 회원

국 수의 급증으로 초래될 국가이익과 선호도의 다양성과 이질성이 정부간주의적 특징을 갖는 공

동외교안보정책의 의결과정에 교착상태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경성안보 분야에 적극적 개입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는 기존 공동외교안보정책이 다분히 정부간주의적 특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최근 확장의 특질 중 하나로 간주되는 다수의

1) 본 연구는 한국유럽학회 춘계학술대회 (2008, 3월 29일) 발표된 논문을 기초로 수정 보완하였음



소규모 국가2)의 가입이 가지는 함의를 새로운 시각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유럽연합과 북한과의

관계를 분석함에 있어 기존의 정부간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 이제 다수를 이루고 있는 소규모

회원국들의 안보정체성이 가지는 함의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소규모 국가들이 공

유하고 확산시키는 안보정체성이 대북정책에 어떤 함의를 가지는지를 구성주의적 시각에서 접근

하고자 한다. 이런 시도를 통해서 유럽연합의 대북한 정책의 성격을 규명함에 있어 새로운 중재

변수를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Ⅱ. 유럽연합의 대북정책의 변천사

유럽연합의 대북정책은 신아시아전력의 일환으로 파악되는데, 유럽연합의 신아시아전략은 아

시아의 경제협력과 군사 문제에 있어 미국에 대응한 지역안보를 구축하는 것이다 (Commission

2001). 따라서 유럽연합의 대북정책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는데, 유럽연합의 대북한 정

책은 방법론에 있어 그 특수성이 있다. 유럽연합은 예방외교를 중심으로 한 연성분야의 적극적

개입을 모색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바로 다양한 통로를 통한 인도적 지원이었다.

1995년 북한 홍수 시 이루어 진 인도적 지원이 그 첫 번째 시도였다. 이 후, 식량지원, 농업지역

개발을 위한 지원과 인도주의적 목적의 식량지원이 이루어 졌다. 이를 통해 북한이 처해 있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Commission 2002).

유럽연합은 인도적 지원과 함께 남북한 화해와 이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에도 힘써왔다.

2001년 3월 유럽연합이 대표단을 평양과 서울에 파견하기로 스토홀름 유럽이사회에서 결정하였

다. 이에 따라 2001년 5월 2일 유럽연합 의장국인 스웨덴의 페르손 수상과 유럽연합 공동안보정

책 고위대표인 솔라나 그리고 유럽연합의 대외관계 집행위원인 패튼이 이끄는 유럽연합 대표단

이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 위원장과 대화를 하였다. 그 결과 5월 14일 북한과 공식적 외교관계

를 수립하였다. 당시 파견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 및 자유를 구축하기 위한 기세를 유지하

고자 했다 (이종서 2008, 127). 또한 2003년에는 각료이사회가 유럽, 일본 그리고 남북한 당사자

간에 안보회의를 개최할 것에 대한 환영의 표시로 유럽연합의 고위급 특사 파견에도 동의하였

고, 2005년에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의 협정에도 지지 성명을 발표하였다.

또한 북한의 개혁개방을 지원하고 쌍방 간 관계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고 그런

구체적 노력은 여러모로 나타났다. 2004년 8월 유럽집행위원와 독일 나우만 재단이 공동주최하

고 북한 외무성의 주관으로 제 1차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 워크숍에서 유럽연합과 북한 간 경

2) 시각에 따라, 약소국에 대한 개념 또는 정의를 위한 기준이 변화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소규모 국가의

정의를 위한 질적 양적인 방법이 혹은 다르게 또는 유사하게 발전되었다. 그러나 소규모 국가 정의에

대한 결정적인 잣대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Amstrup 1976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소국의 개념으

로의 탐구는 그 자체로도 유용하다. 왜냐하면 특징적인 안보 문제와 소규모 국가의 외교정책 딜레마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주요 수단으로 소규모성 (smallness)이 그 자체의 개념이 사용될 수 있기 때

문이다.



제협력 방안과 북한 경제 현대화에 대한 의견 교환을 하였다. 2005년 10월과 2007년 10월 제2차

와 3차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이 당시 외자유치, 구조조정, 정보통신, 금융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구체적인 논의를 하였다. 이처럼 2004년에서 2007년 사이 평양에서 개최된 유럽연합과 북한 간

의 3차례 경제세미나는 북한에게 시장경제 및 외자유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에 대한 신뢰감 구축과 투자 및 무역 촉진을 통한 북한의 경제개혁과 개방을 모색하는

데 일조하였다 (온대원 2008, 29-30).

유럽연합이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1997년부터 KEDO 집행위원회 회원으로 참여하였다.

유럽연합은 신아시아전략에 근거해 KEDO 참여가 핵확산 방지에 기여하고 핵비확산 레짐도 강

화한다고 판단하였다. 뿐만 아니라 KEDO 참여는 유럽연합의 전반적인 외교정책 목적과도 일치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유럽연합은 KEDO 참여를 통하여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안보에도 기여

하고자 하고자 하였고 KEDO를 수립한 미국, 일본, 한국도 중립적 멤버의 필요성에 따라 유럽연

합의 가입을 환영하였다 (조홍식 1998). 그러나 실제 북한의 핵개발 정책이 위기나 교착 상태로

돌변할 때에는 그 어떤 실질적 대응도 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2002년 북한이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을 때 유럽연합의 비판 수위는 그 어

느 때보다 높았지만, 실제적인 행동으로까지 발전하진 못했다 (Council of Ministers 2002). 또한

군사와 같은 경성안보 분야에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NATO의 우월성을 인정하며 보조적 자세를

견지하였다. 유럽연합은 남북한 군사문제와 같은 경성안보 분야에서 자신의 적극적 지지를 천명

하였으나,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상당히 수동적이었다. 미국을 위시한 한반도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여되는 당사자의 입장을 지지하는 보완자적 입장을 고수하였다 (General Affairs and External

Relation Council 2003).

Ⅲ. 이론적 논의

유럽연합의 공동외교안보정책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준거의 틀을 확립하기 위한 다양한 이론적

시도가 있었다.3) 우선 본 정책의 정부간주의적 특징으로 인해 자유주의적 정부간주의가 설득력

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서론에서 가정한 것처럼 공동외교안보정책의 발전에

회원국의 안보 정체성이 주요 중재 변수로 작용하다는 점을 착안할 때 사회 구성주의적 첨언도

필요하다.

자유주의적 정부간주의를 설명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전제(Moravscik 1993)를 이해해야 하며

이것이 실제 대북정책을 분석하는데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자. 첫째, 대북관계가 확장을 거듭

하면서 기존의 방식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주된 이유는 정부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국가의 이성

적 행위 때문이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대북한 정

책을 자신의 국익에 반하는 그 어떤 무리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실제 정책결정과정에

3) 자유주의적 정부간주의, 신기능주의, 신제도주의, 사회구성주의 등 이 대표적 이론이다.



서 나타난다. 이런 논의가 더욱 설득력을 가지는 것은 국가 이익의 형성이 자유주의적이기 때문

이다. 유럽연합의 공동외교안보정책은 유럽연합 차원의 일괄적인 정책이라기보다는 개별 회원국

의 국내 사정을 반영한 결정체이다. 이에 따라 개별 회원국 입장의 다양성과 이질성에 대한 고

려가 대북한 정책 분석이 필수조건이며 특히 확장 후 다변화되고 이질화 된 개별 회원국들의 이

익을 고려해 보았을 때 기존의 통념적 시각은 설득력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유럽 통합을 정부간

주의적 협상의 결과로 보는 경우 기존의 대북정책 결과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유

럽연합의 대북한 정책은 회원국들 간의 이해관계가 최소한의 공동분모가 되는 범주에서 결정된

다고 간주할 때, 연성 안보적 접근만이 가장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정책적 선택이다.

그러나 물질적 이해관계에만 초점을 두기 보다는 행위자들의 정체성이 어떤 변수로 작용하는

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회구성주의자들은 행위자의 정체성과 이익은 외생적으로 주어진 것

이기 보다는 타인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내생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았다. 또한 개별 행위자의 행

동을 분석함에 있어 물질적 조건에만 초점을 두기 보다는 관념적 변수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다

고 보았다 (Wendt 1992). 따라서 공동외교안보정책의 속성을 이해하기 위해 한 집단이 공유하는

정체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회원국들은 유럽연합의 공동외교안보정책을 특징짓는 자유민주주

의 수호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 등을 구현하는 관념적 틀 속에서 타국과의 상호관계

를 하며 이런 과정에서 자신들의 정체성과 이해관계 그리고 이에 따른 정책적 선택을 한다. 이

런 일련의 과정이 낳은 결과를 이해하는 것이 공동외교정책을 분석하는데 중요하다. 이런 연유

로 인해, 구성주의자들은 물질적 이해관계가 유럽연합의 대북한 관계를 결정하는데 주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일련의 규범이 지배하며(O'Brennan 2006), 이 규범들은 유럽연합이 대북한 정책

을 이해하는데 주요한 변수로 판단 했다. 유럽연합을 특징짓는 규범인 대표 민주주의, 시장경제,

소수민족에 대한 권리 존중과 법치 등을 수용하는 일련의 과정이 행위자들 간의 상호주관적 이

해 속에 형성 발전하며 이런 과정에 노출된 개별 행위자의 정체성과 이해관계도 사회화를 통해

학습되고 발전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논의를 기초로 할 때, 최근 확장의 결과로 소규모 국가의 수가 증가하였다는 점은 주요

한 함의를 가진다. 소규모 국가의 위치나 특질에 걸맞은 외교안보정책을 수립할 것이고 특히 이

런 과정은 기존 유럽연합의 기본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연

유를 따져 보았을 때 단순히 이성적 판단에 따른 결과라기보다는 가치체계의 수렴의 결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공동외교안보정책과 같은 상위정치 분야에서의 정책적 수렴 정도가 대규모

국가보다 높은 소규모 국가의 행태를 감안할 때, 유럽연합의 대북한 정책은 새로운 변수를 바탕

으로 한 해석이 가능하다.

Ⅳ. 확장과 공동외교안보정책: 정부간주의적 시각과 설명

정부간주의적 특질을 띄는 각료이사회의 의결 풍토는 간혹 발생하는 대북한 정책에도 나타났

다(Schiavone 2005). 북한이 인근 지역에 직접적 피해나 우려를 일으킬 수 있는 정치 군사적 행



위를 저지른다 해도 유럽연합 차원의 대응은 경제적 수단을 통한 억제 정책이 최선이었다

(Roy1996). 2001년 프랑스와 아일랜드와 같은 회원국들이 인권을 중시하여 그 어떤 강경한 경제

봉쇄 정책도 취하지 못했다 (Wiessala 2002). 이는 회원국의 이익과 입장 차로 인해 회원국 간의

최소한의 타협도 쉽지 않으며, 종국에는 유럽연합 전체의 입장을 고려한 공동의 행보가 어렵게

되는 좋은 일례다.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어떤 과감한 정책적 변화도 공동외교안보정책에 내재

되어 있는 정부간주의적 특질의 의결과정이 갖는 제도적 난관으로 어렵다. 특히 위기시기에 필

요한 군사 문제는 만장일치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 실행이 더욱 어렵게 된다.4) 사실 국방 분야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어떤 형태로든 간의 표결이 제시되고 있지 않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국방

분야는 여전히 개별 회원국의 몫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Cameron 2007, 36).

따라서 확장의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는 회원국 수의 증가와 그에 따른 외교 안보 분야의 이

해관계의 다양성과 이질성은 ‘공동’의 외교안보정책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Smith 2004). 특히

2004년 이후 가입한 신생 회원국들의 외교 및 안보 분야의 주된 관심은 러시와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하며, 새롭게 획득한 외교 및 안보 분야의 주권을 유럽연합과 나토 사이에 어떻게 조율하

는가에 있다. 뿐만 아니라 사이프러스 분단 문제와 발칸지역의 민족 내분과 같은 지역 불안정의

요인을 어떻게 예방 대처하는가에 주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일부 국가는 중립이라는 외교안

보분야에 특별한 함의를 가지는 외교안보정책의 전통을 고수하고 있다 (Lee 2006). 이와 같이 신

생 회원국들의 이해관계와 주안점의 다양성과 이질성이 가지는 외교 및 안보 분야의 함의를 고

려할 때, 공동외교안보정책이 ‘공동’을 위한 행보가의사결정과정에서부터 어려울 수 있다. 정부간

주의적 특질을 띄는 의결과정에서, 참여 회원국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후 최소한의 공통분모가

되는 분야에서만 협의가 가능하며, 이 협의를 바탕으로 실제 정책이 이행되기 때문이다 (Tonra

and Christiansen 2004).

따라서 경성안보를 다룰 공동의 외교안보정책이 모든 회원국의 합의가 필요하고 이는 확장된

유럽연합 내에서 훨씬 어려워진 이유로 인해 전통적인 연성안보 분야의 적극적 행보는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기존의 대북한 정책을 정부간주의적 시각으로 이해하는

다음의 논의를 통해 보다 설득력을 가진다.

첫째, 대북한 관계는 일반적으로 하위정치 분야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그 이유는 유럽연합의

공동외교안보정책의 전반적 발전방향의 특질과 관련이 있다. 공동외교안보정책이 제도화 된 이

후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공동외교안보정책은 연성안보에 주안을 두었다. 따라서 유럽연합은 분

쟁해결보다는 분쟁예방에 주력하였다 (Manners and Whitman 2000). 특히 유럽연합을 민간권력

적 성향을 띤 단체로 규정하여 군사적 수단 보다는 경제 및 외교적 수단을 통한 지역 안보 문제

를 접근한다는 듀센의 주장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Duchêne 1972). 따라서 유럽연합이 대북정

책을 펼칠 때, 상위정치 분야의 의제를 심도 있게 다루지 않을 것이라는 추정은 가능하다. 즉,

유럽연합의 대북정책이 에너지 개발, 기술 지원, 인도적 지원 및 식량 원조와 같은 하위정치 분

4) 암스테르담 조약 이후 QMV의 확대 실시가 공동외교안보정책에도 건의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회원국

의 주요한 국익에 관련 문제에서는 긴급 제지 정책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간주의적 특질의 함

의는 확연하다고 볼 수 있다.



야에 초점을 두어 발전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다 (Berkeofsky 2003). 그런데 이런 연성 안

보적 논리가 발생한 주된 이유가 바로 유럽연합의 공동외교안보정책의 특질이 정부간주의적이었

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개별 회원국의 안보적 주권을 침해할 수 있는 민감한 문

제에 대해서는 공동체 차원의 대응이나 발전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까지 대규모 국가 중심의 공동외교안보정책 발전이 가지는 함의를 고찰해 볼 때 새

로운 형태의 발전은 어렵다고 논의될 수 있다. 공동외교안보정책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논의를

살펴 볼 때, 대규모 국가와 그 외 국가간의 힘의 불균형은 예상한 것 보다 크다. 특히 유럽연합

의 그 어떤 정책 분야와 비교 해 보았을 때 보다 공동외교안보정책에 가지는 함의는 중요하다

(Peterson and Bomberg 1999, 236). 이런 연유로 인해,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태리, 스페인과 같

은 대규모 국가들이 정부간 협상에 있어 주요 행위자로 행동하였다. 특히 영국과 프랑스는 유럽

연합 회원국 중 유일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실질적인 힘을 가진 역내의 강대

국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독일도 1990년대부터 자신의 평화주의 전통에서 발전한 주도적 역할을

이행하고 있고 이는 실제 발칸 사태나 아프가니스탄 사태에서 잘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대규모

국가들이 과연 자국의 이익을 반하는 기타 회원국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지는 논란이 대상이다

(Cameron 2007, 61). 특히 영국과 프랑스와 같은 대규모 국가로 분류되는 회원국들은 기존의 공

동외교정책 라인을 그대로 수용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국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변용하고자 했

다. 예를 들어, 1998년 12월 Saint-Malo의 Anglo에서 개최되었던 영국과 프랑스의 정상회담 이

후, 영국 정부는 공동외교안보정책이 어떻게 구성되어져야 하는지에 자신들의 입장을 천명하였

다. 또한 유럽 내에서 역사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지도자 역할을 수행해왔고 나아가 국제 사

회에서 유럽연합을 강력한 안보 제공자로 부각시키고자 하는 야망을 갖고 있는 프랑스는 독자적

인 군사력을 확보할 것을 거듭 주장하였다. 따라서 공동외교안보정책을 결정하고 이행함에 있어

서 이들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이런 배경 속에 최근 확장이 초래한

국가 이익의 다양성과 이질성은 유럽연합 내에서 공동외교안보정책을 이행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공통분모를 찾는 것을 훨씬 더 어렵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럴 경우, 경성안보와 같은 특정

회원국의 국익을 손상시킬 정책적 결정은 더욱 어려워지며, 이에 따라 기존 공동외교안보정책과

그 일환으로 여겨지는 대북한 정책은 연성안보 분야에 집중될 수 밖에 없다고 사려된다.

Ⅴ. 구성주의적 접근: 공동체 안보정체성의 수렴과 확산

대북한 정책의 기본 노선은 연성안보 중심의 공동외교안보정책과 유사하게 보이며, 또한 소규모

국가의 숫적 증가라는 최근의 확장의 결과가 이런 현상을 더욱 강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논

의는 소규모 국가의 특질과 이에 따라 결정되는 입장을 고려할 때 설득력을 가진다. 소규모 국가

의 ‘안보정체성’은 연성안보에 집중된 유럽연합의 공동외교안보정책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용이하며 (Redmond와 Pace 1996년) 과거 역사가 이런 수렴의 자세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무성

2008).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룩셈부르크,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입장은 민간권력적 성향을 적극적



으로 지지하는 입장하였고, 덴마크나 아일랜드도 유럽연합 기치 하에 공동방어나 안보 문제를 취

급하는 것이 자국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간주했다. 따라서 경성안보는 기존의 나토가 중심이

되어 수행되길 원했고, 또한 향후 유럽안보국방정책 (European Security and Defence Policy) 구현

에 있어 군사부분과 관련해서는 소극적 태도를 고수하거나 선택적 불참 (opt-outs)을 선택하였다.

또한 포르투갈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자국의 주권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공동외교안보정책 구현을

위한 협조적 자세를 견지하였다. 따라서 군사 안보 분야는 나토가 주도권을 가지기를 지지하였으

며, 민주주의의, 법치 및 인권 존중 등 유럽연합이 추구하는 기본 이념을 대체적으로 수렴하였다.

한편 오스트리아의 경우도 협력과 파트너쉽을 통한 안보 분야의 실용적인 기여에 대한 요구에 잘

부응하였고, 스웨덴과 핀란드도 유럽연합이 위기관리자로서 활동 하는데 적극적 지지를 표명하였

다. 물론 연성안보적 특징을 띈 공동외교안보정책이 개별 회원국의 국익이 교차하는 최소한의 공

동분모를 기초로 한 선택의 결과로 여길 수도 있으나, 유럽연합을 특징짓는 민권권력이란 정체성

을 수렴한 결과로 볼 수도 있다. 평화적 수단을 통한 분쟁의 해결을 모색하는 유럽연합의 선택이

이들 소규모 국가들이 처한 위치나 특질에 기인한 합리적 판단의 결과로 볼 수도 있지만, 행위자

들 간의 상호주관적 인식의 결과에 따른 적합성의 원칙이 발현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볼 때, 2004년과 2007년에 가입한 신생회원국들 중 상당수가 소규모국

가의 안보정체성을 공유하고 이는 유럽연합의 대북한 정책의 노선에 새로운 함의를 가질 수 있

다. 그럼 소규모 국가의 특질이 유럽연합의 공동외교안보정책 형성과정에 어떻게 구체화되는가

를 살펴보자.

유럽연합의 민간권력적 특질에 부합하는 상호주관적 인식에 따른 수렴이 소규모 국가에서 용

이하고 이에 따라 다수의 소규모 국가 가입이 결국에는 유럽연합의 대북정책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주요 변수로 인식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자.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 중 하나가 바로 소규모

국가가 공동외교안보정책의 틀 속에 자신들의 정체성과 이해관계 그리고 그에 걸맞은 행동양식

을 발전시킨다는 존재론적 안보를 주장하는 학자들의 견해에 비추어 살펴볼 수 있다 (Mitzen

2006). 존재론적 안보를 주장하는 학자들의 논리에 따르면, 유럽연합 회원 국가들이 공유할 수

있는 정체성을 규정할 뿐 만 아니라, 그것을 서로 상호 주관적 이해관계를 통하여 발전시킨다고

보았다. 이런 상호작용 속에 발생한 공동의 정체성은 그들이 지향하는 목적을 구체화 시킬 뿐만

아니라, 외부환경을 평가하는 판단기준이 되고 결국에는 정책 선택의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이런 과정을 통해 유럽연합이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정책적 선택을 결정 한다. 이런 정

책적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회원국들이 일정한 행동을 집단적으로 시행할 가

능성이며, 이 가능성이 집단적으로 공유하는 공동체성의 유용성에 대한 신념이다.

이런 존재론적 안보론의 형성은 왜 소규모 국가에게 훨씬 용이한가? 이를 위해 여러 가지 논

의 중 유럽연합내의 소규모 국가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특질 중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 함의를 중심으로 재접근 해 보자. 인구수가 기준이 되어 기타 전통적으로 사용되었

5) 소규모 국가의 안보 정책 선택의 함의는 주로 기존 서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2004년 이후

가입 한 회원국에 대한 정의는 현재로는 분석의 대상이 될 만큼 충분한 시간이 경과되지 않은 이유로

본 고에서는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던 경제력, 정치력 및 군사력을 이에 상응한 방식으로 정렬 구분하였다. 이런 점을 착안할 때,

현재 유럽연합 내의 소규모 국가는 인구수가 특정 기준 이하의 국가를 칭할 수 있다.6) 이에 따

라 유럽연합 내 소규모 국가로 구분된 국가의 또 다른 특질 중 하나가 바로 실제 유럽연합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인원이 소규모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동

외교안보정책은 외교정책관련 부서에서 주로 관장하는데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 수를 따져 볼

때 그 차이점은 확연히 드러난다.

<표 1> 유럽연합 15개국의 외무관련 업무 종사자 현황

국 가 외무관련 종사 공무원 수

룩셈부르크 206

아일랜드 820

노르웨이 1150

핀 란 드 1642

덴 마 크 1663

오스트리아 1397

스 웨 덴 1500

포르투갈 2038

벨 기 에 2103

그 리 스 1810

네덜란드 3050

스 페 인 2619

이탈리아 4688

프 랑 스 9800

영 국 5500

독 일 6515

참조: Thorhallsson (2002, 63)

소규모 국가와 대규모 국가간의 공무원 수의 차이가 실제 외교 안보 분야의 업무 및 기풍에

있어 주요한 차이점을 초래한다. 공동외교안보정책 이행에 있어 특정 행태의 정책적 결과가 공

동외교안보정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개별 회원국의 외교관들 - 의도적거나 혹은 그렇지 않거

나에 상관없이 - 간의 대화나 이런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공조에 대한 의향이나 인식과

깊은 연관이 있다. 즉 실제 공동외교안보정책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은 상대방의 특질(typificatio

6) 현재 유럽연합 내에서는 이사회, 의회 등의 표나 의석수를 회원국의 의석수에 의해 배분한다. 이것이

유럽연합 내에서는 국가 크기를 규정하는 주요 잣대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n)7)에 대한 인식을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국익에 큰 장애가 되지 않은 경우 이를 정치적 공조

란 문화 (ethos)를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발생되는 행위자들 간의 협력

은 공동외교안보정책에 관한 실제적 내용과 공동의 특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학습화하는데

도움이 되고 결국에는 공동의 외교안보정책을 형성하는데 일조하게 된다(Glarbo 2001). 이런 과

정에서 소규모 국가가 가지는 행정 규모의 특징과 자신이 처해 있는 인식이 외부 환경에 대한

상호주관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수렴을 훨씬 용이하게 한다.

우선 소규모의 행정 조직이 가지는 함의를 고찰해 보자. 소규모 국가들은 자신 국익에 주요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분야에는 나름대로 재량권을 가지고 유연성을 보인다 (Thorhallsson 2000).

북한 문제에 있어 유럽연합 개별 회원국의 생존권이 걸려 있지 않다. 따라서 상호주관적으로 이

해되는 공동외교안보정책의 전통적 틀을 수렴하게 된다. 이런 일련의 행동은 자국과의 경직된

상명하복의 의사결정을 따르기 보다는 실제 공동외교안보정책이 입안되고 결정되는 각료 이사회

의 상주대표부와 실무그룹 간의 업무 조율과정에서 유연하게 대처하게 된다. 특히 경성안보 분

야와 같이 자국의 이익에 주요한 영향을 끼칠 사안에 대해서는 국내 정부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

한 자신의 주장을 펼치겠지만, 연성안보 분야의 개입과 같은 사안은 다르게 대처될 수 있다. 그

러나 전술하였듯이 현재 유럽연합이 펼치고 있는 대북정책의 방향과 기존 소규모 국가들의 입장

과 유사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규모 국가의 수적 증가가 이루어진 현실에서 실제 공동외교

안보정책 결정과정에서 자의권을 통한 유연한 대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논의에 더

욱 탄력을 주는 또 다른 이유는 소규모 국가들의 행정조직의 소규모 성으로 인해 수직적 유연성

이 수평적 공조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공동외교안보문제의 주된 결의가 각료이사회에서 발생하

지만 실무진이 근무하는 상주대표부나 실무그룹에서 대규모 국가들과 비교해 다른 회원국과의

공조가 훨씬 긴밀하게 발생할 수 있다. 실제 근무하는 공무원 수가 부족하여 타 국에서 파견된

공무원들과 네크워크 형성이 절실하고 실제로도 잘 이루어진다는 것이 학계의 주장이다

(Jacobsson, Lægreid and Pedersen 2004, 27). 이런 일련의 과정이 바로 구성주의자들의 주장하

는 행위자의 정체성과 그에 따른 이해관계 및 실제적 행동양식이 결정되는 과정인데 이는 소규

모 국가에서 훨씬 용이하게 발생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규모 국가에 비해, 소규모 국가들은 집단 안보 체제가 주는 유용성을 잘 인식하고 있

다 (Brown 1998). 소규모 국가들은 자신들의 주권과 영토를 지키기 위해 군사적 방편보다는 민

간형태의 힘에 의존하고자 할 뿐만 아니라 (Keatinge 1996), 평화적 협상이나 법치를 통한 방식

으로 외교안보정책을 수행 하고자한다 (Hey 2003). 이런 과정에서 소규모 국가들은 자신들의 정

성적 특질인 중재, 협상 등 비폭력적인 방법을 통한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Goetschel 1998). 실제 유럽연합 내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규모 국가로 인식되는 회원국들의

의사결정 태도를 살펴보면 본 주장은 설득력을 가진다. 독일, 영국, 이탈리아와 같은 대규모 국

가와는 달리 소규모 국가들의 실제 정책 의결과정의 입장을 분석해 본 결과 전체 입장을 반대하

7) 여기에서 특질 (typification)은 외교 행위자 (diplomatic agent)가 국제 체제를 이해하는 방식과 결부될

뿐만 아니라, 사회 행위자 (social agent)가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 방식에 방식과 결부된 현실에 대한

전형적인 도표를 칭한다 (Ritzel 1992, 376).



는 경향이 훨씬 낮다는 것이다 (Mattila 2004).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소규모 국가들은 기존의 연성안보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유럽연합의 공

동외교안보정책을 훨씬 용이하게 수렴할 것이며, 이로 인해 회원국의 물리적 숫자가 증가함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다변화와 이질화가 초래할 정부간주의적 의결과정의 교착상태가 심화될 것이라

는 기존의 논의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다.

Ⅵ. 결 론

유럽연합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동인을 확장이란 내부적 변화의 축에서 접근하는 것이 목 연

구의 목적이었다. 이런 전체적 테마 속에 본 연구는 확장을 거듭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대북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그 동인이 무엇인지를 고찰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학제적 통념들을 바탕

으로 제시한 설명 변수의 미흡성을 보완하고자 최근 확장의 특질로 사려되는 소규모 국가의 숫

적 증가가 가지는 함의를 고찰하였다. 즉 실제 유럽연합의 공동외교안보정책 형성 과정에서 어

떻게 소규모 국가의 정체성이나 이해관계가 형성되는지를 구성주의적 논의를 통해 접근하고자

하였다. 이런 접근을 통해 기존의 정부간주의적 특질을 바탕으로 한 공동외교안보정책의 이해와

이에 근거한 대북한 정책의 설명의 한계성을 보완하고자 했다. 이런 주장 속에 지금까지의 논의

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며 결론짓고자 한다.

우선 유럽연합의 한반도 정책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연성안보 분야에 초점을 맞춘

예방 외교에 주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의 한반도 정책이 이런 노선으로 가야하는

지에 대한 논의는 정부간주의적 특질을 띄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공동외교안보정책의 큰 틀에

서 이해하려는 움직임이 일반적이었다. 사실 대규모 국가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완강히 고집

할 경우 보다 발전된 형태의 외교안보정책적 선택인 경성안보 분야의 행보가 어렵고 이런 기존

의 토양은 최근 발생한 확장이 더욱 고착화 시켰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유럽연합의 계속된 확장

이 초래하는 회원국들 간 이해관계의 이질성과 다양성은 공동외교안보정책의 정부간주의적 협상

이 내포하고 있는 의사과정의 교착상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이로 인해 연성안보관련 정책을 제외

하고는 그 어떤 접근도 어렵게 만들 개연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본 논문은 소규모 국가들이 공유하는 그들만의 안보정체성의 함의를 추가 설명 변수로

포함시키고자 했다. 연성 안보적 논의의 타당성이 소규모 국가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수렴되고

이런 수렴 현상은 이들 국가들에만 국한되지만은 않다고 사려된다. 유럽연합의 정체성과 이해관

계 그리고 이에 따른 정책적 선택이 타국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재구성될 수 있다는 주장하였다.

이런 수렴 현상은 특히 소규모 국가의 행정적 조직이 소규모이고 또한 이들이 공동 안보 체제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그 정당성은 더욱 뚜렷하다고 논의될 수 있다. 이런

구성주의적 논의를 받아들일 경우, 기존의 논의에 새로운 설명 변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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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uropean Union's North Korean Policy:

the rationales of the soft-security policy

approach

Moosung Lee8)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driving forces behind the EU's North Korean 

policy, not least when the recent rounds of enlargements appear to have particular policy 

implications. It is against this backdrop that this paper attempts to provide an additional 

explanatory variable to make sense of the EU's North Korean policy. There is a 

conventional approach built on the intergovernmentalist perspective which accounts for the 

soft security approach adopted by the EU. Given the difficulties in ensuring the 

cooperation among the member states in terms of foreign and security polcy, it is evitable 

to undertake a soft security policy, which is much easier to muster agreement among 

members. However, this approach is challenged by using constructivist view, which is 

used to put the role of small states into perspective when the CFSP is socialized among 

the member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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